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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최근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를 살

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것을 위해 노동조합 임금인상의 고용효과를 이론

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외에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단축사례와 미국 위스콘신 주의 고진로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으로 ① 연대임금정책, ② 노동시간 단축, 특히 초과

노동시간의 단축, ③ 숙련향상을 통한 고진로전략을 제안하였고, 관련된 정부의 정책으

로 ① 임금인상정책, ② 노동기본권 보장, ③ 일자리 나누기, ④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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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발생한 세계적 고용위기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8년에 66.5%에 달했던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15~64세)은 2009년에 64.7%, 2010

년에 64.6%까지 급락하였다. 그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에도 

65.3%에 머물러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소 나은데, 2008년에 63.8%였던 고용률이 2009년에 62.9%로 

하락한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2013년에는 2008년 수준을 넘어 64.4%까지 상승하였다. 그

러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1%p 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상 [그림 1] 참조).

 [그림 1] OECD와 한국의 고용률 추이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각년도; 통계청(http://kosis.kr).

이처럼 저조한 고용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이 중요하다. 그러

나, 최근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말해주듯이, 그것이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런 만큼 고

용회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고용이 결정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노동조합(=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부이다. 그러나 고용확대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에 비하면, 노

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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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핵심은 임금인상이라고 할 수 있

는데, 바로 이 임금인상이 고용확대에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3)

한편, 노사 간에 직접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임금 문제와 달리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노사

정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고용확대를 위한 

노사정 협약이 종종 체결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노사정 파트너십은 매우 형식

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고용률 70%”가 핵심적인 국정지표가 되었다. 그것을 달성

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수립(2013. 6. 4)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일자리

협약” (2013. 5. 30)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체결 당사자는 한국노총-경총-정부 3자로

서 노동계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은 제외되어 있다. 게다가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미 1998년에 설치되었으나, 여기에도 민주노

총은 거의 참가하지 않고 있다.4) 이러한 형식적 측면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해당 사회협

약은 상호 간 이해의 균형을 이루기보다 주로 사용자의 이해가 관철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요컨대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

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결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용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이 글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검토에서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역할인 임금인상이 고용에 어떤 역할을 하

는지, 즉 노동조합의 고용효과에 대한 이론적 입장들을 살펴볼 것이다(II). 물론 개별 노동

조합들이 임금인상을 추구할 때,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지만, 고용의 

추가적 확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은 개별기업 

수준에서나 경제 전체 수준에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효과를 올바로 파악하

3)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수 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로 연간 

수 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청년ㆍ고령자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2014. 6. 27).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ooo 거시경제실장은 이날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통상임금 확대 — 인용자)로 기업들의 노동비용이 급증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며...”(조선일보, 2013. 12. 18). 

4) 최근에는 한국노총도 탈퇴와 참가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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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정부의 정책에 큰 함의를 지닌다.

다음으로 임금인상 외에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III). 먼저, 임금 이외의 중요한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소위 장시

간 노동을 방지하는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노동시간 단축

을 통해 고용확대를 이룬 사례로 한국의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네덜란드의 단시간노동 확

대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생산이 확대될 경우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숙련향상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노동자들

의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을 확대한 미국 위스콘신 주의 사례도 살펴

볼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IV)과 정

부의 정책(IV)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 5 -

Ⅱ.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이론적으로 노동조합의 핵심적 역할인 임금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병존한다. 세세하게는 무수히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부정

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신고전파 기본모델과 긍정적인 입장으로서 수요독점모델과 케인즈

학파의 고용이론을 그 핵심만 간단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앞의 두 개의 이론은 미시적 관

점에, 마지막은 거시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1. 신고전파 기본모델

신고전파 기본모델(neo-classical basic model)은 완전경쟁의 가정 하에서 임금(W1)과 고

용(L1)은 노동공급곡선(Sc)과 노동수요곡선(Dc)이 만나는 점(A)에서 결정된다고 파악한다. 

이 모델에서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W2-W1) 만큼 증가시키면, 고용은 

(L1-L2) 만큼 감소한다([그림 2]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의 고용효과는 부정적이다(Kaufman, 

1994).

      [그림 2] 완전경쟁시장에서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자료: Kaufman(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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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실제로 사용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현실 노동시장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여러 가지 가정들

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대체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 가정들은 다

음과 같다(Keller, 2008).

- 시장 진출입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장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

- 노동력의 동질성과 완전한 대체가능성

-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

- 노동력의 공간적, 부문간, 직업간 완전한 이동성

- 가격(임금)의 완전한 탄력성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가정들은 대체로 성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신고전파 기본모델

의 현실 설명력은 제한적이다.

2. 수요독점 모델

현실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경쟁 시장이다. 그 가운데 하나인 

수요독점(monopsony) 시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요독점 시장에서 노동조합의 고용효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ufman, 1994).

[그림 3]이 수요독점 시장이 아닌 경쟁적 시장이라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곡선(MRPL)

은 노동수요 곡선이 되어, 노동공급 곡선(SL)과 만나는 C점에서 임금(W2)과 고용(L2)이 결

정된다. 그러나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MCL1)

이 만나는 B점에서 고용이 결정되지만(L1), 임금은 B점에서의 임금인 W3이 아니라 이 고

용량이 노동공급 곡선(SL)과 만나는 A점에서 결정된다(W1). 즉, 수요독점 시장에서 임금과 

고용은 경쟁적 시장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을 W1에서 W2로 인상하면(또는 정

부가 최저임금을 이만큼 인상하면), 고용은 L1에서 L2로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상

된 임금인 W2가 한계비용이 되어 한계비용 곡선이 W2CDE(CD 구간은 불연속 구간)로 되

고, 그것과 한계수입생산 곡선이 만나는 C점에서 고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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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금이 계속 인상된다고 해서 고용 또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임금

이 W2~W3 사이로 인상된다면, 고용은 원래 고용수준인 L1보다 증가하지만, L2보다는 감

소하게 되며, 임금이 W3을 상회하면 고용은 L1보다도 감소하게 된다. 

      [그림 3] 수요독점 시장에서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자료: Kaufman(1994).

이러한 수요독점 모델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금을 인상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고용이 증가한다. 노동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어서 저임금과 과소고

용이 문제가 될 때는 노동조합이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도출된다.

이 수요독점 모델에 대해서는 “수요독점이란 원래 특정 노동시장에서 오직 하나의 기

업이 노동의 구매자인 경우를 말한다. 독과점기업들이 담합해서 유일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던가, 탄광촌에 광산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따라서 수요독점 모

델을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태적 수요독점 

모델에서는 만약 기업에 대한 노동공급곡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우상향(右上向)한다면, 그

리고 기업이 그들이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얼마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들 기업

은 모두 수요독점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yclark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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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인지안 고용이론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전파는 미시적 관점에서 임금을 비용요인으로 보아 임

금상승이 고용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케인지안 고용이론은 거시적 관점

에서 임금의 구매력효과 내지는 수요효과를 강조한다. 즉, 케인지안에 따르면, 총고용량

은 투자재 및 소비재에 대한 총유효수요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임금을 핵심요소로 하는 가처분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상승은 고용증대를 초

래한다(Keller, 2008).

이러한 케인지안의 기본관념은 2008년 이후 포스트 케인지안들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대안적 성장이론인 소위 임금/소득주도성장론(wage/income-led growth theory)으로 이어

진다. 이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 소비효과(≥0), 투자효과(≤0), 순수출효과(≤

0)로 구성되어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실증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

국(G20국가)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총수요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즉 대부분이 “임금주도 성장”이었다” (이상헌, 2014).5) 달리 말하면, 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은 총수요 증가를 초래하고, 그것이 성장과 더불어 고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을 함의한다.6)

요컨대 (포스트)케인지안 고용이론의 핵심은 임금인상이 고용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핵심적 역할이 임금인상이라고 볼 때, 케인지안들은 노동조합이 

고용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5)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따른 단위노동비용 감소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투자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독립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노동비용이 투자 증가에 큰 장애요인이라는 통상적인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이

상헌, 2014).

6) 물론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이 불변이더라도 고용량의 증가에 의해서도 상승할 수 있으므로 

고용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홍장표(2014)에 

의하면, 1999~2012년 동안 한국에서 노동소득(=실질임금) 1% 증가는 0.68~1.09%의 GDP 증

가, 실질노동생산성 0.45~0.50%의 증가와 더불어 0.22~0.58%의 고용증가를 초래하였다. 즉, 

노동소득 증가는 고용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임금증가가 이윤증가보다 소비확대 효과가 크다는 연구들도 있는데, 황선웅

(2009)은 1970~2007년 동안 총임금 1% 증가가 민간소비를 0.671% 증가시킨데 반해, 총이

윤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141% 증가시키는데 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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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노동조합의 핵심적 역할인 임금인상이 고용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노동조합은 고용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숙련향

상 → 생산성 향상 → 기업 경쟁력 강화 → 임금상승 및 고용증가’의 경로를 밟는 고진로

전략(high road strategy)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사례로 한국

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사례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을 통한 

파트타임노동의 확대사례를 살펴보고, 고진로전략의 사례로 미국 위스콘신 주의 위스콘

신지역훈련파트너십(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WRTP)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에 대한 규율이 주로 단체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노동시간이 규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된 이후로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더불어 주 48시간으로 규정된 

이래 80년대 말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1987년 여름 소위 ‘노동자대투쟁’이라는 엄

청난 파업사태를 겪으며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고, 많은 노동조합들이 주 44시간 

노동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노동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과 기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노동법 개정투쟁이 광범하게 일어났다. 그 결

과 1989년 3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확

정되었다. 다만 그 적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로 모든 사업장에서 46시간으

로 단축한 후 1990년 9월 30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서 44시간으로 단

축하고, 이어서 1991년 9월 30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44시간이 적용되었다.

한편, IMF 외환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1998년 2월 체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한다” (노사정위원회, 1998)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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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었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들은 지속적으로 주 40시간(주5일제)으로의 노동시

간 단축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결실로 2003년 8월에 다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40

시간이 법제화되었다. 그 적용 또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는 금융보험업,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출연기관 및 단체, 상시 1천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는 6단계로 2011년 말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이상 김유선(2008) 참조).

이처럼 한국의 노동조합들이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하게 된 것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IMF 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한 상황

에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은 상당

한 고용증대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1989~91년의 노동시간 단축(주 44시간제)의 효과에 대해 안주엽ㆍ이규용(2001)은 

1985~99년에 걸쳐 고용이 4.7%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신관호ㆍ신동균ㆍ유경준(2002)

은 1988~97년에 걸쳐 고용이 4.9%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2004년 이후의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제)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김유선

(2008)은 2004~07년 동안의 효과로 노동시간이 10% 단축되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

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업자 8.5%, 노동자 13.1%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

하고 있다. 또한 노용진(2014)은 2004~11년의 노동시간 단축의 결과 2005~11년에 걸쳐 

5.2%의 고용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7)

2.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 - 단시간노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2013년 현재 네덜란드는 피고용자 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38.7%에 달해 OECD 국

가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간 노동시간 자체도 1,328 시간 

(취업자 기준 1,380 시간)으로 가장 짧다(OECD, 2014). 이처럼 짧은 노동시간의 연원은 

1982년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던 네덜란드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80년대 

초반에는 마이너스 성장과 물가상승(스태그플레이션), 실업률 폭등(1982년 13%) 등으로 

7) 물론 외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도 더러 있고, 한국의 경

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가 하나 있다(노용진, 2014 참조). 그러나 적어도 한

국의 경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 고용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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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악순환을 겪었고,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로 일명 “네덜란드병”을 앓게 되었다(한

형서, 2006).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강제적 임금억제방침에 직면하여 노사가 자발적으

로 추후 “모든 협약의 어머니” (Visser & Hemerijck, 1997)라고 불리게 된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8)

“첫째, 노동자대표는 임금억제(임금동결 및 물가연동조항에 의한 임금인상 포기)를 수

용하고, 사용자 대표는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실현한다. 둘째

로,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억제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회

보장시스템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인에게는 투자유발을 위한 감세정책과 사회적 부담의 

경감을 통해 생산적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셋째로, 기존의 노사관계의 협상은 중앙단위 

노동자 교섭을 산별 혹은 부문별 교섭으로 전환시킨다” (한형서, 2006). 

여기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당시 네덜란드의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

의 소득이 줄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인상 억제전략은 당장은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

왔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물가상승, 정부재정의 개선에 따른 1인당 조세부담의 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왔다(Visser & Hemerijck, 1997).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당초 노동조합은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을 주장하였지만, 기

업들이 고용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단시간노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 물론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도 있었지만, 주요하게는 단시간노동의 확대를 통한 

고용확대 및 전체 노동시간의 단축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Visser & Hemerijck, 1997).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단시간노동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일제노동과의 

차별을 철폐하고, 단시간노동에 따른 각종 권리를 보장하며, 관련되는 사회보장을 확충하

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단체협약들에서 노동시간에 비

례한 임금과 부가급여를 규정하였고,9) 대부분 여성인 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광범위한 휴

가규정과 직장복귀 권리를 인정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1993년에 단시간 노동자에 대

해 사회복지 혜택과 최저임금제 적용을 배제해 온 법안을 폐기하기도 하였다(Visser & 

Hemerijck, 1997).

8) 이 내용은 직접 바세나르협약에 포함된 것이라기보다 그 이후 노사 간에 체결한 각종 단체협

약에 포함된 것들이다.

9) 그 결과 단시간노동과 전일제노동의 임금격차는 5% 내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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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바세나르협약은 네덜란드가 1980년대 후반부터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감소 및 

고용증가를 달성하여 1990년대의 소위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룩하는 주요한 토대가 되

었다. 몇 가지 성과를 보면, 1980~83년 동안 마이너스(–0.3%) 성장을 보였던 실질 GDP는 

1984~90년 동안 연평균 2.9%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1983년에 9.7%였던 실업률은 10년 

뒤인 1993년에 6.6%로 감소하였으며, 1983~93년 동안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1.8%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특히 이 고용증가의 약 80%가 단시간 일자리여서 1979

년에 16.6%에 불과하던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1996년에는 36.5%로 증가하였다. 이 단

시간노동은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담당하여 전체 단시간 일자리 가운데 약 3/4을 차지하

였다(Visser & Hemerijck, 1997). 이 결과 네덜란드의 연간 노동시간은 1983년 1,524 시간

(피고용자 1,491 시간)에서 1990년 1,451 시간(피고용자 1,434 시간)으로 단축되었다(OECD, 

2014).

3. WRTP – 지역수준의 고진로전략

1980년대에 미국경제의 침체와 함께 위스콘신(Wisconsin) 주의 최대 도시이자 대표적 

공업지역인 밀워키(Milwaukee)도 전통적 산업기반의 1/3이 붕괴될 정도로 심한 경기침체

를 겪었다. 이는 지역 제조업체들의 아웃소싱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그 결과 1979~95년 

동안 밀워키지역의 제조업 고용이 35.5%(76,242명)나 줄어들었다. 그 때문에 노동조합 조

합원도 감소하였다(전명숙, 2006; Vidal, 2009).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노총 위스콘신지부(AFL-CIO Wisconsin: 이하 “노

동조합”)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깊숙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연구소인 COWS(The Center on Wisconsin Strategy)가 금속산업의 

작업장 변화와 훈련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한 결과 노사 파트너십에 근거한 노동자 훈련

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노동조합은 1990년대 초 주정부(산하 

우수노동력위원회) 및 기업들과 지역 차원의 기술교육컨소시엄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하였으며, 마침내 1992년 11월 지역의 노사정학 파트너십인 ‘위스콘신지역훈련파트

너십’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WRTP)을 출범시켰다(김학노, 2008).

이처럼 노동조합이 훈련파트너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노동조합이 기업들과의 협력 하에 노동자 훈련을 직접 담당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에 기업들과 함께 ‘작업장 교육센터’ (workpla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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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를 설치ㆍ운영하였는데,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1980년대 후반 이래 위스콘신 지역

에 100개 이상의 작업장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전명숙, 2006). 

이렇게 하여 출범한 WRTP는 조직과 운영에서도 파트너십 원칙에 따라 참가 단위들이 

동등하게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그 집행위원회는 노조와 기업(출범 당시 22개 기업) 및 

공공부문의 대표들이 동수로 구성되었고, 이 밖에 지역의 기술전문대학이나 훈련기관들

의 대표도 참가하였다. 또한 여러 실무팀들도 각각 노사공동위원회가 감독하였다(김학노, 

2008).

WRTP는 출범 당시 “고임금과 고기술의 지역경제”10)라는 고진로전략(high-road strategy)11)

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WRTP가 실시하는 핵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다(김학노, 2008; Vidal, 2009).12)

첫째는 예비 노동자를 위한 고용전 훈련(pre-employment training) 프로그램인데, 이것

은 다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견습 프로그램’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연계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업과 노동조합이 지역의 전문대학과 협력하여 커

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개발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졸업 전 2년 동안 실무관련 수업과 

기업에서의 현장교육을 병행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다.13) 후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

련 프로그램인데, 특징적인 것은 훈련 이후에 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기업과 그 공

급업체에 대한 인력수요조사를 마친 후 예정된 일자리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수요중심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생에 대한 채용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업원들의 숙련향상을 통해 생산성

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술한 작업장 

교육센터를 통해 실시되었는데, 각 센터들 간의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사

례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교육안도 마련하여 공동으로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도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였는데, 그것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의 조사나 개별 노

10) WRTP(1992), “Implementation Plan”, 김학노(2008)에서 재인용.

11) 고진로전략이란 노동자의 훈련에 기초한 숙련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결과 고임금과 고용증대를 달성한다는 전략으로서 저숙련-저임금에 기초한 저

진로전략(low-road strategy)과 대비된다.

12) WRTP는 출범 당시 제조업만을 포괄하고 있었는데, 2001년부터 건설업에 이미 존재하고 있

던 Building Industry Group Skilled Trades Employment(BIG STEP)라는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WRTP/BIG STEP로서 활동하고 있다. 

13)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조합은 학생들의 후견인(mentor)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을 향후 조

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이득을 얻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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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숙련수준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다.

셋째는 제조업 현대화(manufacturing modernization)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

업과 중소부품업체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은 부품조달을 타 지역으로 아웃소

싱하지 않고 지역 내 부품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WRTP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Carpenter et. al., 2002).

첫째, 현대화 프로그램과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994~99년 동안에 회원기업에

서 6,000개의 일자리 순증가가 있었다. 

둘째, 신규 노동자 훈련을 통해 1996~2001년 동안 11개 이상의 기업이 도시 중심부 거

주자 705명을 채용했는데, 이들의 12개월 간 직장유지율은 평균 75%였다. 또한 연간 평

균수입이 채용 첫해에 8,500 달러에서 22,500 달러로 증가하였다.

셋째, 2000년에 회원기업들은 7,000 명의 비감독직 노동자들의 훈련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훈련참가자의 21%는 유색인종이었다. 1996년 이후 500개 이

상의 중소기업에 훈련서비스가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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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임금, 노동시간,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고려하면서 노동조합이 이 각각을 위

해 취해야 할 전략을 간략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14) 

  ■ 제안 1)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조합의 핵심적 역할인 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

로 부정적 입장도 있으나 그 현실성은 약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입장들이 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강력한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조합의 고용

확대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기업들의 임금지불능력은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 계층 내부의 분열을 가속화시켜 노동

운동 자체의 약화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고용확대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

면 임금 몫,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은 총수요 증가를 통해 고용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하는 케인지안 고용이론에서 볼 때, 임금격차의 확대는 고용증가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

문이다. 즉, 고임금 노동자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임금 노동자의 그것보다 작기 때문에 고

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더 인상되더라도 소비증대 효과, 따라서 총수요증대 효과는 작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통

해 달성되는 것이 고용확대에 더욱 효과적이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고용확대를 위해 고

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대임금정책은 기업 내부에서도, 동일 산업 내 대기업-중소기업 간에도, 그리고 고임

금 산업과 저임금 산업 간에도 필요하다.15) 그런데 한국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

14) 물론 각각의 제안은 무수히 많은 쟁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구체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

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방향만 제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15) 스웨덴 노동조합의 경우 세계대공황이 시작된 1930년대부터 연대임금정책을 꾸준히 논의하

여 50년대 중반 이후 노사 간 전국수준의 중앙교섭을 통해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강력한 연

대임금정책을 실시하여 1990년에 중앙교섭이 중단될 때까지 괄목할 만한 임금균등화를 달

성한 바 있다(신정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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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갖추어지기는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산업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는 우선 기업 내부의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규직 위주의 노동조합들이 정규직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사회적 호응을 통해 노

동조합 자체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노동조합 내로 조직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기업별 교섭체제 하에서라도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대임금정책을 위해서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를 위한 기금조성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연대의식의 발전도 필요하고,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의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만만치 않은 과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제안 2) 노동시간의 지속적 단축, 특히 초과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간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다.16) 이러한 

경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의 지속적 증가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

다. 왜냐하면 생산성 증가로 노동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대량실업이 만연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력 수요의 감소에 상응하는 만

큼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생산성 증가가 계속되는 

한 고용을 유지ㆍ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필수적이다.17)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노동

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앞으

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속적인 의제로 삼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6) 예를 들면, 독일 인쇄업의 노동시간은 1856년에 주 70시간에서 1900년에 주 60시간, 1956

년에 주 48시간을 거쳐 1993년에 주 38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025년에는 주 30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Schmid, 2002). 

17) 물론 노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생산설비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추가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설

비이용 상의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고용효과

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으나(White, 1987),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확대를 가

져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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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설비

의 가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적절한 교대제의 개선 및 노

동시간 유연성의 증대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기준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법정(legal) 또는 

협약(contractual) 노동시간의 단축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기준 노동시간을 넘어

서는 초과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초과노동수당을 지

급하더라도 인력의 추가채용보다는 노동비용이 적게 들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초과노

동에 따른 가산수당, 즉 초과노동수당으로 인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

사 모두에게 초과노동의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가 상쇄되기 때문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초과노동의 단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초과노동 단축과 관련해서도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 

및 비정규직은 상이한 상황에 있다. 즉, 후자의 경우 임금수준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초과노동 단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부터 건강과 삶의 질 개선

이라는 관점에서 다소간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초과노동을 줄이고 그만큼 고임금 일자

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제안 3) 숙련향상을 통한 고진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시에 기업들은 많은 경우 노동자 해고, 임금삭감 등의 저진로전략을 추구한

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고용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말 그대로 하책(下策)이다. 이러한 저진로전략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은 재직노동

자뿐 아니라 구직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숙련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제고하는 고진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 그것은 고용의 유지ㆍ확대와 고임금을 가져올 것이다. 구직자에 대한 훈련은 추후 노

동조합원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하여 연공급 임금체계가 확립된 곳에서는 숙련향상에 대한 

보상이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유인이 적다. 따라서 고진로전략의 추

진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숙련을 중시하는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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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훈련은 많은 경우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관련 제도 등에 대

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 전문성이 없을 경우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

시하기가 어렵고 사용자에게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에 전문

가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언급한 대로, 직업훈련은 생산현장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긴밀

한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진로전략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입각한 협력적 노사관

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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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제언

이상에서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고용문제는 노동조

합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힘들고,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사

용자의 노력에 관해서는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방안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

된 내용과 관련된 범위로 국한하고자 한다.

  ■ 제안 1) 임금인상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케인지안 고용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임금인상은 내수를 확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이 때문에 최근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주요국 정상들은 임

금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2014년 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

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일본의 아베 총리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동

안 늘 “경제가 어려우니 임금인상을 자제하자”고 해왔는데, 급기야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

총리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한겨레, 2014. 10. 14)고 언급하

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인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인상이 저임금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임금계층

은 고임금계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증가한 임금(소득)이 대부분 지출되

어 내수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따라서 정부의 임금인상정책에서 일차

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

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크다.

18) 따라서 최경환 부총리가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인상으로 활용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안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배당수령자나 대기업 노동자들

은 고자산가 내지 고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원하청관계를 개선

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이론과 사례연구

- 20 -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사업의 발주자로서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임금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기업들이 최저임금보

다 높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자격조건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 제안 2)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임금인상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스스로의 

힘으로 임금인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Krugman, 

2007).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를 위해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화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 노조의 발전을 위해 초기업단

위의 조직화와 산업별 교섭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한 지원 등). 특히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의 초기업단위 조직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예컨대 지역 차원에서 특정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와 무관하게 결성되는 공제

조합 등도 노동자조직으로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협약자치(autonomy of negotiation)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 즉, 노사 간의 자

율적인 단체교섭에 대해 정부는 특정의 일방을 편들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한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적용범위(coverage of collective agreement)

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미만이

지만,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에 육박하는데,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

는 것이다.

  ■ 제안 3)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정 또는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은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이보다 더 단기적

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일자리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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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job-sharing)를 통한 단시간 일자리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보육이

나 가사, 자기계발 등을 위해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사용자와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노동자의 희망에 따라 전일제노동과 단시간노동 

간의 전환이 허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출산과 보육 또는 학업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단

시간노동을 하다가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 다시 전일제노동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시간노동에 대한 선호 자체가 감소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시간노동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시간 일자리는 거의

가 비정규 일자리로서 시간당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단시간노동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단시간노동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특히 시간비례원칙(principle of pro rata temporis)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임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실업(고용)보험, 연금 등의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전일제노동에 

대한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임금총액이 너무 적을 경우 단시간노

동에 대한 선호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임금수준,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

요하다.

끝으로 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여성들이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 보육이나 가사, 노인

부양 등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적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제안 4)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임금문제와 달리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행위자들 간, 즉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

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네덜란드

처럼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노동재단(Labor Foundation)에서의 노사 간 대화가 노사정 

3자대화보다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적 대화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부는 노사 간 이해의 중재자로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노동정책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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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으려면 노사 간 세력균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사 간 어느 일방의 세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 차원의 일원화된 사회적 대화로는 고용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를 모두 

협의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 차원과 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활성

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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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이 연구는 최근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를 살

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것을 위해 노동조합 임금인상의 고용효과를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외에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으로 ① 연대임금정책, ② 노동시간 단축, 특히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③ 숙련향상을 통한 고진로전략을 제안하였고, 관련된 정부의 정책

으로 ① 임금인상정책, ② 노동기본권 보장, ③ 일자리 나누기, ④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먼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은 주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안정에 초점을 두어 왔는데, 

그것만으로는 고용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조합들이 저임금 노동자/비

정규직을 위한 연대임금정책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의제로 삼고, 나아가 지금까지 매우 미흡했던 직업훈련에 대한 관

심도 제고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이 제안들을 통해 정부의 관련 정책에도 다소나마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먼저, 

과거처럼 무조건 임금억제만을 부르짖던 자세에서 벗어나 임금인상, 특히 최저임금 등 

저임금계층을 위한 임금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궁극적으로는 고용확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본권 보장에 다소나

마 우호적인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점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

제(단시간노동)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그 성공을 위한 전일제 노동과 단시간노동 간의 

자유로운 전환, 시간비례원칙의 적용 등 제도적 전제조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의 촉진에 있어서도 노사 간 세력균형을 위해 더욱 세

심한 노동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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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trade unions for employment promotion: 

theories and case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rade unions in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relevant policies of government under the recent employment crisi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firstly the theorie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wage 

increase by trade unions. Then I investigated three cases that trade unions made 

efforts to promote employment, i.e. the reduction in legal working time in Korea, 

the reduction in working time through the spread of part-time jobs in the Netherlands 

and the high road strategy through skill promotion in Wisconsin, the USA.

  Based on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and the case studies I suggested as the 

strategies of trade unions for employment promotion ① solidarity wage policy, 

② reduction in working time, especially in overtime, ③ high-road strategies through 

skill promotion and as governments’policies ① wage increase, ②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③ job sharing ④ encouragement of social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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